
주변여건 악화되면 경제위기 재발
IMF 5년 국제학술대회 , 국가신용도 상승이 위기재발 막지 못해

지난 5년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며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경제위기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의 경제회복이나 국가신용도의 상승이 반드시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시됐다.

지난 5년간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주최로 10월4일 개최된 국

제학술대회 <위기를 넘어서>에 참가한 국내외 저명학자들은 발표논문에서 한국경제가 미흡한 구조개혁과 국

제금융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997년 위기의 원인을 거시적 불안정이 아니라 수익성 낮은 재벌

들의 부채의존적 팽창 등 중첩된 미시구조적 결함 으로 분석하고 지난 5년간 광범위한 구조개혁보다 팽창적

거시정책으로 위기를 관리해온 탓에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정운찬 총장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실물부문의 적자생존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정리 필요성을 강

조했다.

공동논문을 발표한 이종화(고려대), 이창용(서울대), 홍기석(이화여대) 교수도 외환위기를 겪은 110개 국가

중 48개국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한 점을 지적했으며 김인준(서울대), 차백인(금융연구원) ,송치영(국민대) 교수

도 경제회복과 국가신인도 상승이 외환위기 가능성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며 <외환위기 완전회복론>에 일

침을 가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와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취약한 펀더멘털과 투자자의 공

황심리 외에 환율압력과 변덕스러운 자본 움직임, 아시아 각국의 경쟁 등 복합적 요소를 들어 각국의 독자적

구조조정으로는 외환위기를 막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한편, 윤영관 서울대교수는 <한국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 논문에서 당시 미국이 한국위기에 대해 안

보적 고려보다 루빈 재무장관 등 금융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월가의 이익을 대변했으며, 대응과정에서 국제통

화기금(IMF)은 미국의 일방적 압력수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전주성(이화여대) 교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과 부실한 공적연금, 남북경협비용 등을 들어 국가부채의 급속

한 증가에 대해 경고했고, 조성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빅딜>정책에 대해 경쟁력 향상

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피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고 비판했다.

학술대회는 10월4일부터 2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발표를

맡은 국내학자들 외에 로버트 맥키논(미국 스탠퍼드대), 배리 아이켄그린(미국 UC버클리대) 등 해외 저명학자

들이 세션별 사회와 논평을 맡아 진행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0/ 07>


